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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국가라는 허구
- 끝이 보이지 않는 민족 자결 -

혼다 마사야 (히로시마시립대학)

1. 서론
다수민족에 의한 민족 마이너리티의 민족정화 등 '민족'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른 '

민족'끼리 만나는 것인가, 아니면 '정치'가 갈등의 원인인가. 얼마 전까지는 사이좋게 살고

있던 이웃이라도 타민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죽이게 된다(納家, 野林 2015:139). 그리고 일단

적대 관계가 된 그룹의 반목과 분쟁 중에 깊어진 증오는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福島

2012:41). 즉, 타민족을 만나는 것이 직접적인 요인이 되어 대립이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정치적으로 정체성이 강화됨으로써 민족 간 대립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분쟁이 정체성을 훼손하고 변용시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족 분쟁과 일반적으로 불리는

양식의 전쟁은 냉전 종식 이후 증가했다. 전통적인 국제 전쟁과 다르기 때문에 메리 칼도는

이를 '신 전쟁'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민족 분쟁은 왜 증가했나. 냉전 종식과 함께 붕괴된

소련과 유고슬라비아 국내에서 민족 자치 단체를 기반으로 민족 경계선의 재구분을 둘러싸

고, 혹은 공화국 내 또 다른 하위 민족 자치 단체의 독립을 둘러싸고 무력 분쟁으로 발전하

고 있다. 즉 냉전 이후 특정 지역에서 정체성 정치가 전개되고 그것이 민족분쟁으로 발전했

다(吉川 2015:306-309). 또한 민족분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는 그동안 억압받고 힘에 의해

억눌려 온 민족 마이너리티의 불만도 있다. 원래 국내 분쟁이 발발한다는 것은 국민 통합에

도 문제가 있다(藤原, 大芝, 山田2011:27). 그럼 왜 정치적으로 소수민족을 민족정화해 왔는

가. 근대국가란 주권국가, 영역국가, 국민국가라는 속성을 지닌다. 그러나 주권 국가와 민족

의 경계선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W·Kemp, V·Popovski, R·Thakur 2011:2). 그렇다면

국가의 국민(nation)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①왕정군주제 속 왕에 대한 국민이라는

의식인가, 아니면 ②동화되어 공통의 정체성을 가진 민족으로서의 국민인가. 근대국가의 국

민국가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공통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nation(민족)을 국민으로서

갖는 영역적 국가이다. 즉 국민국가는 근대에 단일민족국가로 개념화되었다. 즉 국가는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지며 민족, 국민과 동일한 뜻이라는 국민국가의 사상이 산업혁명 이후 계속

되고 있다(梅棹 1995:424). 그러나 국민과 민족이 일체라면 분리독립의 움직임은 생기지 않

을 것이다. 또 신(新)국가가 탄생하는 일도 거의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승인 국가를

포함한 국가의 증가는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국가의 nation(국민)이란 상

상으로 만든 단일민족공동체라는 허상을 믿어왔기 때문이 아닐까. 본래의 국민국가, 즉 한민

족 한 국가가 수립되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加藤, 吉川 2000:78). 그러나 주권국

가와 민족의 경계선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계선 내에서 다수파를 차지하는 민족

공동체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민족 강제이동, 주민 교환, 제노사이드와 같은 민족정

화를 통해 배제하여 nation(국민)을 만들어 온 것은 아닐까. 본 발표에서는 에스니시티를 통

해 국제관계를 부감한다. 그리고 민족국가의 현실과 허구를 고찰해 '우리'와 '그들'이라는

의식이 국민(nation)에게 어떻게 반영되어 민족자결의 허상(national self-determination

fudge)이 소수민족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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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이란 누구인가
주권국가 체제는 16~17세기에 성립되었다. 이는 서구에서 세계로 파급되어 현대의 보편적

인 국제 시스템이 되었다. 주권국가체제는 중세 봉건제가 붕괴되고 주권국가가 형성됨과 동

시에 구성 요소인 '국민'이 의식돼 주권국가의 첫 형태인 절대왕정이 확립된 16세기부터 시

작된다. 이후 시민혁명에 의해 주권자가 국왕(군주)에서 국민으로 이행되었고 국민국가가 형

성되었다. 그러나 이 주권국가가 민족의 경계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민족 마이

너리티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국민' 국가는 허구이며 단일민족을 지향

할수록 민족자결 허상의 늪에 빠져 영원히 끝나지 않는 단일민족국가의 꿈을 쫓게 된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국민과 민족의 경계선을 일치시켰는가. 과거에는 국경선이란 군주 지

배영역의 경계선이었다. 그것이 내셔널리즘 시대가 되자 국민과 영토를 일체화하는 움직임

이 생겨 국민의 경계선과 민족의 경계선을 일치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혹은 민족통합을 요구

하는 국경을 초월한 내셔널리즘 운동으로 발전해 갔다. 내셔널리즘이 확대된 배경에는 19세

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대량의 노동이민이 관련돼 있다. 이 시기에 백인과 유색인종

과의 접촉이 시작된 것이다(吉川2009:29-42). 그렇다면 국민과 민족이 하나가 되지 않은 것

은 왜일까. 프랑스 혁명 이후 자신의 정체나 정부를 결정하는 주권자를 국민(nation)이라고

부르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신국가 건설 당시 국민과 분리독

립을 지향하는 민족은 일체화 되지 않게 된다. 즉, 다민족제국에서 국민의 자결이란 그 영역

내의 민족집단 자결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국가는 자립이 어

려운 약한 나라이며 경계선을 새로 그어 새로운 경계선 내에 새로운 민족 마이너리티가 생

기고 국내 통치의 정당성도 약한 나라가 되어 갔다. 그리고 민족 마이너리티를 갖고 있는

많은 나라가 1930년대에 독재국가로 돌아서게 된다. 새로 그어진 경계선 내에 새로운 민족

마이너리티가 생겨난다는 민족자결의 허상이, 약한 나라의 통치를 더욱 약화시키고 민족정

화와 동화정책을 통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신국가에서 국민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신국가에서 '국민'이란 '민족(ethnic)'을

가리킨다. 그것은 신국가가 민족 단위로 독립했기 때문이며 민족 형성이 국가 형성에 선행

되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국가는 왕정을 타도하고 공화제를 구축한 프랑스 등과 같이 '

국민'이란 '시민(civic)'이었다. 서구 국가는 시민적 정체성(civic identities)에 기초한 시민국

가(civic nations)이지만, 신국가는 민족적 정체성(ethnic identities)에 기초한 민족국가

(ethnic nations)이다(J. Prece 1998:6-7). 국민국가에는 단일민족국가가 함의돼 있지만 실제

로는 국가의 경계선 내에는 반드시 소수민족이 존재하며 국민국가란 허구다. 그렇다면 국민

국가 형성과정에서 민족 마이너리티는 어떤 취급을 받아 왔는가. 특히 전후 처리의 혼란기

에 많은 수난이 일어났다.

3. 힘에 의한 민족 정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오스만, 오스트리아=헝가리, 독일 제국이 무너지면서 신국가

(민족국가)가 탄생했다. 이후의 베르사유 체제에서는 민족자결이 신국가 탄생의 기본원칙이

되고, 기존 국가의 경계선을 재구분할 때의 원칙이 된다. 또, 마이너리티 보호가 국제 규범

이 된다. 그러나 민족자결로 탄생한 신국가는 단일민족국가가 아니다. 약 1억 명이 새로 탄

생한 민족 자결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되는 한편, 그 새로운 국가에 방치된 약 2500만 명

이 민족 마이너리티가 되었다(吉川 2009:70). 이 전후 혼란기에는 민족 마이너리티의 자주적

이동과 민족 강제 이동이 일어난다. 자주적 이동의 가장 큰 예는 독일인의 독일 이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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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만명에 달한다. 또 주민교환도 이뤄진다. 주민교환이란 단어는 1910~20년대에 쓰이기

시작했다. 제2차 발칸 전쟁이 끝난 후인 1913년 11월 터키(현 튀르키예)와 불가리아에서 맺

은 협정에 따라 국경 확정에 따라 양국 국경에서 15㎞ 이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본국 이

주가 결정되었다. 또한 1922년 터키-그리스 전쟁에서는 엄청난 수의 난민을 낳았고, 이 주

요 과제는 로잔 조약(1923년 1월 조인)에서 주민 교환 방식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터키에서

110만 명 이상, 그리스에서 40만 명이 각각 이주했다(梅棹 1995:522). 이는 모두 '평화를 위

한 민족정화'로서 진행됐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전후 처리에서는 국경 변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전승국이

민족자결의 신국가 탄생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후는 국제 인권 보장 제도의 확립이 시도되

는 한편, 전후 얼마 지나지 않은 혼란기에 민족 강제 이동이라고 하는 민족 정화가 행해졌

다. 주민 강제이주의 최대 희생자는 독일인이며 연합국 주도로 진행됐다. 1947년까지 950만

명 이상의 독일인이 난민으로 있다가 독일로 '반환'됐다. 또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의 주

민 교환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 마자르인 16만 명 이상을 헝가리로, 헝가리 슬로바키아인 6

만 명을 체코슬로바키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어 소련과 폴란드 주민 교환에서는 소련령

폴란드인 172만 명을 폴란드로 이송하고 폴란드의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 리투아니아인

53만 명을 소련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러한 주민 교환의 결과,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폴란

드, 헝가리는 하나의 민족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족 국가가 되었다(吉川 2015:150-151).

이 같은 강제이주는 1960년대 이후인 식민지 독립 시기에도 이뤄졌다. 또 주민교환 방식이

라는 발상은 냉전 종식 후 소련 및 유고슬라비아 해체 이후에도 모색되었다. 이는 민족 마

이너리티의 문제가 국제화되고 있다는 것과 단일민족을 지향하는 국민국가의 형성이 나타났

음을 의미한다.

4. 다문화 공생
그러나 인권규범이 국제화됨에 따라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암묵적인 이해가 있었던 민족

마이너리티로의 동화정책이 쉽지 않게 되었다. 이는 1960~70년대 인권의 국제 규범화가 추

진되면서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제노사이드협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등 인종주의와 마

이너리티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규범이 통과됐다는 국제적 배경도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인

종적 소수자 보호 움직임은 민족적 소수자 보호를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발전하여 세계 각지

에서 원주민의 권리 보호가 시작되었고 나아가 마이너리티 우대 정책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다문화주의가 쏟아져 나왔다. 또 미국에서도 1960년대 중반에 인종차

별의 폐지를 규정하는 공민권법이 성립. 영국에서는 1965년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인종관계

법이 통과됐고 프랑스에서는 1972년 인종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 다문화주의란 마이너리티

권리를 인정하고 그것이 민족 마이너리티든 인종 마이너리티든 마이너리티와의 공생과 공존

을 목표로 하는 정치·사회제도이다(吉川 2009:158-159). 즉 다문화 공생시대의 돌입은 동화

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문화 상생은 민족 마이너리티의 정체성 유지에 기여하고

분리독립의 길을 남기게 된다. 카우프만(Kaufmann)은 에스닉 분쟁을 겪고 민족정화가 철저

히 이뤄진 나라에서는 다문화주의는 불가능하며 분리독립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

다(Kaufmann 1988).

5. 결론
민족자결로 탄생한 신국가는 실제로는 민족 마이너리티를 포함한 다민족 국가다. 즉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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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국민이란 다수파 집단이 단일민족이라는 허구를 믿고 있을 뿐이며 다민족 집단의 모

임, 즉 다민족국가이다. 그리고 경계선이 움직이면 반드시 새로운 민족 마이너리티가 탄생한

다. 1945년 출범 이후 유엔 회원국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국가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국가

의 통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며 국가 통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분리 지향적으로 움직

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족자결의 허상(national self-determination fudge)을 보여준

다. 최근에는 '국민' 국가로서의 오랜 역사를 갖고 강인한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해 왔어야

할 나라조차 분리의 위기에 처해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독립 주민투표(2014년), 스페인

바스크 독립운동(1959년), 카탈루냐 독립 주민투표(2017년), 캐나다 퀘벡 주의 분리독립운동

(1963년) 등이 그러하다. 에스닉 그룹의 민족자결 움직임은 결코 신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국가로서 이미 역사를 가진 선진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에스닉 리바이벌 현상

이다(滝澤, 山田2017:29). '국민(nation)' 국가라는 허구를 믿는 한 실낱 같은 민족자결은 끝

이 보이지 않는다. 즉, 지금까지의 전통적 국제법은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의 주권 국가를 전

제로 주권 평등, 내정 불간섭 원칙 및 영토 보전이 구축되어 왔지만, 정체성을 둘러싼 분쟁

다발과 분리 독립을 볼 수 있는 시대에서는 전통적 국제법의 재검토와 변화의 수용이 요구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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